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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약

 지금까지 인구 증가는 인류의 발전과 궤를 같이했다.

 더불어, 동시에 천연자원의 고갈과 자연파궤라는 

 부작용도 동반하였다.

 현재, 세계적인 추세는 인구증가의 시기를 지나 

 저출산의 시기로 도래하고 있다.

 이는, 지속적인 도시성장을 저해하는 도시문제의 핵이 되고있다.

 세계적인 추세에 같이, 대한민국 서울의 출산율은 1.001명으로

 전세계 최하위이다.

 이러한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양육 부담이다. 

 대부분 OECD 국가들의 공공 보육 분담율이 60%를 넘는 것과

 비교하면 서울의 공공 보육 분담율 13.9%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저출산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해결방법으로 

 공공 보육시설의 확충을 선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강구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4가지 연구방법론을 실시하였다.

 문헌연구, 설문조사, 인터뷰 그리고 사례연구가 그것이다.



내용요약

 연구결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의 정책 및

 보육 정책에 관하여 연구 결과, 공공 보육시설의 장 단점과 필요성,

 그리고, 공공 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발생하는 문제점과 장애요인들이

 도출되었다.

 특히, 공공 보육시설을 신축 외에 공공 보육 분담율을 높일수 있는 

 방안도 연구되었다.

 이와 더불어, 공공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양적 확충 외에 

 질적 향상 방안도 연구 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다른 보육선진국의 공공 보육 분담율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공공 보육분담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간 중심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공보육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방면의 지속적인 공공 보육시설 확대 정책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보육시설의 양적 개선 외에 질적 개선 

 또한, 병행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훈련성과보고서 (한글 요약본)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위하여
공공 보육시설 분담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저출산, 공공 보육시설 확충 초점 -

제 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현재까지 세계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환경파괴, 자원고갈, 양극화 

등의 심각한 원인이 야기되고 있다. 그리하여 과거에는 많은 인구학자들로 부터 

인구증가에 대한 심각한 경고를 유발하기도 하였다.  

영국의 인구통계학자 Thomas Malthus의 저서에 따르면, 세계 인구가 기하급수적

으로 증가하면서 인류는 기아와 자원 부족에 시달릴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또한, Paul and Anne의 The Population Bomb Revisited에 따르면, 세계 인구증가와 

관련하여, 과학은 결코 확실성을 생산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증가로 

인해 미래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근본적인 변화가 시급하다고 경고

하고 있다. 더불어, Paul and Anne는 인구증가의 해결책으로 출생률을 낮추거나 

사망률을 높이는 방법까지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세상은 계속해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저명한 지리학 교수인 Danny 

Dorling의 저서에 따르면, 인구의 증가에 대하여 그렇게 많이 걱정해서는 안되며, 임박

한 운명이 구속에 있을지라도 그석이 올때 그것을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또

한, 인구 증가 추이를 예측하여, 2100년에 91억명으로 최고치를 기점으로 2150년 

85억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인구 통계학자 Philip 또한 2000년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이 출산율이나 대체 수준을 가진 국가에 살았으며, 거의 모든 국

가가 향후 20 년간 저 출산율에 도달 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독일의 일간지 Die Zeit에 따르면 “세계는 이제 ‘저출산’이라는 증기선에 몸을 실었

다. 이는 선진국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빈국이나 개발도상국도 예외가 아니다. 

이는 교육과 소득 수준 향상이 가져온 반작용이다”라고 분석하였다.

실제로, UN의 세계인구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2050년을 정점으로 

2100년 60억, 2150년에는 36억으로 급감하여,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렇듯, 저 출산 현상은 세계적인 추세로 도시 문제의 핵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이민자 없이 인구를 유지하려면 부부가 자녀2명을 

출산하여야 한다. 그러나 모든 아이가 부모가 될 때까지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하여야 한다. 

중국의 Caixin 학술지에서 Szlei 교수에 따르면, 합계 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이란 해당 지역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수를 말하

며, 국제적으로 이 합계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보다 낮으면 저출산, 1.3

명보다 낮으면 초저출산으로 분류하였다. 세계적 추세인 저출산 현상의 장기적인 

지속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노동생산성의 저하,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

적 비용의 증가 등을 가져오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구현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대한민국 서울시 또한, 1980년대 이후 출산율이 급격히 감

소하면서, 현재는 초저출산 현상이 고착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초 저출

산 현상의 출산 기피의 주요원인은 경제적 불안정과 양육부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다른 큰 장벽은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이 사실상 어

렵기 때문이라고 분석되어진다. 인구 통계학자이 Philip 또한 저출산의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여성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렵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현재, 대한민국 서울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취업여

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 기반이 미흡하고, 가정 내 양육분담 또한 취약한 실정이다.

기존 취업여성의 일과 가정의 과도한 이중부담은 여성으로 하여금 “취업지속”과 

“출산, 육아”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대한민국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말 기준 서울시의 합계 출산율은 1.001명으로 

대한민국의 최하위이며,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 역시 전국 평균 1.239명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대한민국 통계청의 2014년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출산율의 저하의 원인으로 

주거비 등 경제적인 부담 외에 취업여성이 출산과 보육으로 인한 경력단절에 대

하여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 2010년 보건복지관련 

국정감사 정책 자료에 따르면,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육아휴직 등의 양육지원 관

련 가족 친화적 제도가 추진되고 있으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양육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이며, 그 중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공공 

보육시설 확충이 중요하다고 분석하였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공공 보육시설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로, 0세부터 

6세까지의 영유아를 돌보는 육아시설이다. 공공 보육시설은 그 동안 영유아 부모들

의 지속적인 확충 요구가 있어왔으나, 민간 보육시설의 반발과 정부의 예산부족으

로 인해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는 토지구입비와 건축비가 높은 관계로 타 시도에 비하여 공공 보육시설 확충 

사업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도 서울시 보육통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재 2015년말 기준으로 총 6.598

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으며, 그 중 공공 보육시설은 922개소이다. 이는 공공보육시

설의 분담율이 전체 보육시설 분담률의 13.9%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복지 선진국의 공공 보육시설 분담률은 스웨덴 75%, 덴마크 67%, 일본 

54%, 독일은 40% 등으로 공공 보육시설의 분담률이 상당히 높은편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다.

Share of Public Childcare

Facilities (%)

Share of Private Childcare

Facilities (%)

Australia 34 % 66 %

Japan 54 % 46 %

German 40 % 60 %

Sweden 75 % 25 %

Denmark 67 % 33 %

South Korea

(Seoul)
14 % 86 %

서울시 2016년 공공보육시설 확충계획에 따르면, 공공 보육시설이 부족하여 공공 

보육시설의 입소를 희망하나 대기하는 인원은 182,000명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공공보육시설의 부족으로 평균 2년의 대기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공 보육시설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공공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필요로 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장애요인 또한 발생하고 있다.



2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저 출산의 도시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적극적인 해결방법으로 공공 보육시설의 확충을 선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강구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 최저 수준의 초저출산 국가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

가고 있다. 대응방안 중 하나로써, 정부는 출산과 양육에 관하여 국가 책임을 강

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육아 부담을 줄이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보

육 분야에서의 국가 역할을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지속적으로 보육시설 확충에 노력해 오고있다. 보육시설 중에서도 민간 보육

시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보육비용은 저렴하면서, 보육환경이 우수하고 시설수준

이 양호한 공공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공공 보육시설을 선

호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와 질 높은 보육에 대한 욕구 때문이다. 공공 보육시설

은 민간보육시설에 비하여 보육료가 대략 20%정도가 저렴하다. 또한,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보육시설로 보육서비스 질이 높으며, 영유아를 돌보는 보육교사의 질이 보

장되었다는 점이 공공 보육시설을 선호하는 이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

공보육시설의 공급률은 전체 보육시설의 16.8%에 불과하며, 민간에 83.2%를 의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공

공 보육시설 확충에 노력해 오고있다. 이에 따라, 중앙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육시설을 신축하고 있지만 한 개소의 보육시설을 신축 하

는데 에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년 간 신축 물량이 많이 않아서 학부

모들의 수요에 대비하여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공공 보육시설의 신축

은 예산뿐만 아니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급변하는 행정 수요의 욕구를 수용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리하여,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 기간에 수요

를 충족시키고,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다양한 방법을 찾는데 노력을 

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초석이 

되고자, 국•내외 보육시설 확충에 관한 문헌 연구, 학부모에 대한 설문조사, 각 분

야별 전문 집단에 인터뷰, 그리고 추진된 사업에 대한 사례연구 등을 통하여 공공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해결 방안이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제 2장. 문헌 검토

1절. 저출산 그리고 도시성장

UN의 세계인구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중국, 인도 등의 인구가 늘어남

에 따라 2005년 65억에서, 2030년 83억, 2050년에는 91억까지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 됨에 

따라 세계 인구는 2050년을 정점으로 2100년 60억, 2150년에는 36억으로 급감하

여,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

르면, 대한민국은 2018년 4,934만명을 정점으로 하고, 이후 2030년 4,863만명, 

2050년 4,234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학문적 용어를 살펴보면,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

균 자녀수를 말한다. 또한, 인구대체수준(population replacement level)이란 인구

를 현상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수를 말한다. 유럽경제위원회(UNECE)에 따르면 

‘앞으로 인구가 늘거나 줄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임 여성 1인당 2.1명의 

자녀를 낳아야 한다’ 고 밝혔다. 이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인구대체수준을 2.1

명으로 보고 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산업화,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된 1980년대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최근에는 세계최저 수준의 초저출산 현상이 장기화 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은 다향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

의 결과로 나타난 다차원적인 사회현상이다. 

문화적 측면을 살펴보면, 결혼과 출산은 필수가 아니라는 가치관의 변화와 핵가족

화로 인한 가족의 육아지원기능 약화가 출산기피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조부모와 함께 사는 3세대 가족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여 가족 내 자녀약육을 위한 

조력자가 크게 감소한 반면,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로 양육을 위한 지원 욕구는 크

게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불균형은 출산을 포기하는 심각한 원인이 되고 있다. 

출산율 감소의 사회적 원인으로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일과 가정의 양

립의 장애요인을 들수 있다. 이는, 여성의 사회활동은 증가하고 있으나 일과 자녀

양육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벅인 인프라가 미비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다.

기혼취업여성의 일과 가정의 과도한 이중부담으로 인하여 여성으로 하여금 “취업

지속”과 “출산”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여성가

족재단의 저출산 정책 발전방안 연구 발표에 따르면, 기혼자의 자녀수별 부부의 

경제활동 유형을 살펴보면 무자녀의 경우 맞벌이의 비율이 61.4%에 이르나, 자녀

수가 1명인 경우 36%로 절반가까이 급감하는 것을 알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 통

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발표에 따르면, 여성의 53.8%가 출산과 보육문제로 인하

여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출산이 취업여성의 경력 단절

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 경제적 측면으로는 경제적인 불안정과 양육부담이 현대사회에서 출산을 

기피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시말해, 자녀양육과 교육을 위해 필요

한 경제적인 비용부담은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말한, 저출산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측면에서 볼 수 있듯이, 양육부담은 모

든 측면의 공통분모이다. 그러므로, 저출산 원인을 해결을 위해서는 양육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가장 필요시 된다. 출산율이 낮아지면 노동력 공급에 차질

이 생기고, 급속한 인구 노령화를 비롯해 경제적·사회적으로 많은 도시 문제가 발

생한다. 출산율의 감소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현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유사한 저출산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고출산사회에서 저출산사회로의 이행이 1세기가 넘는 긴 기간에 걸쳐 진행되어 

왔다. 반면,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로인한 경제.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Fig #. 년도별 주요국가 출산율 현황]

저출산 현상의 고착화는 노동공급의 감소, 노동력의 고령화로 노동생산성의 감소 

등을 야기시켜 미래의 성장동력의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또한, 인구감소로 인해 내수가 감소하고 자본형성이 미흡하여 생산적 투자가 감소

하는 등 경제성장 둔화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인구 감소

로 인한 세수기반이 약화되고 사회보험 가입자는 줄어드는 반면, 노인인구의 증가

로 사회보장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가재정에 상당한 비용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 저출산은 미래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

이라는 차회적인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경제연구원과 육아정책연구소의 보육정책의 공통발표에 따르면, 지속적

인 합계 출산율의 하락과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사회 현상은 장기적인 관점

에서 인적자본 형성과 여성경제 활동 참여율에 영향을 주어 경제성장에 저해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OECD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이 매년 연 평균 

4%대를 유지하다가, 2016년 부터 경제성장률이 1.9%이하로 급감하여 OECD 평

균보다 떨어질 것이라고 발표를 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주승용 국감자

료에 따르면, 이 발표의 근거는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

이 가능한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기 때문이라고 발표를 하

였다. 이는, 저출산이 도시의 성장지속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2절. 저출산 대응방안

본질적으로 저출산이란 인구구조변화라는 문제에 대한 대응을 목표로 하는 인구

정책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저출산 대응방안은 일반적인 복지와는 다른다. 저출산은 저소득층만의 문제가 아

니라 전 국민이 공통으로 경험하고 있는 현상이다. 이에, 저출산 대응방안은 대상

과 범위를 보편적인 개념으로 확대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발 맞추어, 정부의 저출산 대응방안에 소요되는 예산규모는 대폭적으로 확

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대한민국 통계청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의 저출산대책 사업예산은 2006년 1,083억원에서 2013년 10,656억

원으로 대략 10배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보육예산, 년도별 증가율,  단위 : 억원]

대한민국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처출산 대응방안은 5가지 핵심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은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사회적 부담 경감,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

원인프라 확충,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일과 가정양립 환경 조성 그리고 양

성 평등적 가족문화 조성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핵심분야에서 공통적으

로 양육이 중요한 요소로 되어있다. 이는 앞서 말했다 시피, 저출산의 핵심원인이 

양육부담에서 기인한다고 밝혀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양육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서울시 역시, 저출산에 대응방안으로 양육지원 정책

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의 양육지원 정책으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정책, 가족친화적 정책 그리

고 육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정책으로

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다. 

가족 친화적 정책으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육

아인프라 구축은 공공보육시설 확충이 있다.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저출산의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다. 



구 분 계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계 41,084 2,859 1,402 804 14,316 20,598 157 948 
시설수 6,368 1,071 33 131 2,054 2,824 29 226  
정원수 270,231 74,851 2,327 7,035 117,842 51,025 903 16,248  

현원수 236,550  67,240  2,005  5,848  102,575  46,284  798  11,800  

이용율 (%) 87.5  89.8  86.2  83.1  87.0  90.7  88.4  72.6  

3절. 공 보육

사회가 급속하게 도시화,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증가하

고, 가정이 핵가족화가 되면서 자녀의 양육문제를 가정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어

려워 졌다. 또한, 경제 발전에 따른 생활 수준 향상 등으로 시대적 여건에 맞는 

전문적인 양육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이유로, 영유아의 양육이 정부의 역

할로 바뀌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공보육이 본격적으로 실행 된 것은 1961년 아동

복지법이 제정되어 공포된 이후 부터 이다. 이 당시에는,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아동을 보호하는 개념에서 시작되었다. 

본격적인 공보육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어 공포된 이후 부터이다. 이때 

부터, 정부조직이 체계화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

를 위한 계기가 되었다. 

[Fig #. 서울시 보육시설 현황]

3.2. 공공 보육시설 필요성

보육시설은 5세이하의 영유아가 부모와 가정을 벗어나 최초로 접하게 되는 공공 건

축물이다. 영유아의 인성과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

의 주역이 될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최초의 교육기관으로써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2013년부터 시작된 2세이하의 아동에 대한 전면적인 무상

보육과 3세에서 5세이하의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확대되면서 보육시설 이용



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아이러니하게도, 출산율의 감

소로 인하여 영유아의 수는 완만한 감소추세이지만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서울시청의 2016년도 보육계획에 따르면, 영우아의 수가 2010년 588,203명이었

던 것이 2016년에는 530,484으로 57,719명이 감소하여 9.0%가 감소하였다. 반면

에, 보육시설은 2010년 5870개소에서 2016년 6368개소로 498개소가 증가하여 

9.2%가 증가하였다. 보육시설을 정원은 2010년 236339명에서 2016년 270231명

으로 33892명 증가하여 9.8%가 증가하였다.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는 

2010년 206581명에서 2016년 236550명으로 29969명이 증가하여 8.7%가 오히려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말했다시피, 여성의 사회 참여가 증가하고 가정이 핵가족

화가 되면서 자녀의 양육문제를 가정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어려워졌을 뿐만 아

니라, 경제 발전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시대적 여건에 맞는 전문적인 영유

아보육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하여, 

보육시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여 보육시설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영유아가 점차 늘어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보육비용은 저렴하

면서, 보육환경이 우수하고 시설수준이 양호한 공공 보육시설의 대기자가 과다하

게 발생하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청의 2016년도 보육계획에 따

르면, 국공립 보육시설에 들어가기 위하여 대기 등록하고 있는 대기자 182천명이

라고 밝혔다. 또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아이가 태어나자 마자 공공 보육시

설에 대기 신청을 하여도, 최소 1년에서 3년정도의 입소 대기 기간이 소요된다고 

보도되었다. 



이렇듯 영유아 부모가 공공 보육시설을 선호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가 크게 

작용한다. 민간 보육시설에 비해 학부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저렴한 보육료가 

학부모로 하여금 공공보육시설을 선호하게 하였다. 2013년부터 시행된 무상보육

으로 2세이하의 영유아는 국가에서 모든 보육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므로 공공보육

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의 학부모 부담은 똑같이 없다. 그러나, 학부모가 비용부담을 

해야하는 3세 이상부터는 보육료에 있어서 공공 보육시설이 민간 보육시설에 비

해 크게 저렴한 것을 알 수 있다. 3세의 경우 공공 보육시설은 한달에 보육료 

197,000원 민간 보육시설은 251,000원으로 20%이상 저렴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공 보육시설의 선호도의 트렌드가 경제적인 이유에서 질 높은 보육에 

대한 욕구로 바뀌고 있다. 최근 학부모의 경제력이 높아지고, 2세이하 무상보육과 

더불어 3세 이상에게도 보육료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공공보육시설의 선호도가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보육환경 측면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다시말해, 국가가 직

접 관리하는 보육시설로 보육서비스 질이 높으며, 영유아를 돌보는 보육교사의 질

이 보장되었다는 점이 공공 보육시설을 선택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공보육시설의 공급률은 전체 보육시설의 

16.8%에 불과하며, 민간에 83.2%를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6,368개소 중 공공 보육시설은 1071개소 (2016년말 기준)

이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평균인 6.9% 보다는 높지만, OECD 주요 국가의 공공

보육시설 비율은 스웨덴 75%, 덴마크 67%, 일본 54%, 독일은 40% 등으로 대부

분 50%이상임을 비추어 볼때, 서울시의 공공 보육시설은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제 3장. 연구 방법

1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공공 보육시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꾸준하게 신축의 방법을 통하여 

확충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 보육시설 신축을 위한 막대한 예산과 장기간의 시간 

소요로 인하여 공공 보육시설의 공급은 공공 보육시설을 원하는 학부모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의 밀집된 도시공간을 감안하면, 공공 보육시

설의 신축을 위하여 부지를 찾는것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신축이 아닌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의 연구의 범위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공보육의 분

담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방면의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다.

제 4장. 연구 분석 

1절. 저출산 해결을 위한 해외 사례 분석 (OECD 회원국 중심)

한국의 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프랑스, 스웨덴, 영국은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국가이며, 일본은 출산율 반등이 시작된 국가로 발표하였다. 그리고, 한국

은 초저출산 국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견하였다.이에, 프랑스, 스웨덴, 영국 그리고 

일본의 사례를 연구하였다.



1.1. 프랑스

프랑스는 두 번의 전쟁을 통하여 인구를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

게 되었다. 또한,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먼저 저출산 현상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원인으로, 프랑스의 보육정책은 일찍부터 저출산 극복이라는 정책목적을 

가지고 1939년부터 양육수당 중심의 지원체계를 개선하며 실시해 왔다. 

또한 다른 나라와는 차별되게 정부 조직이 영아를 위한 보육과 유아를 위한 교육

으로 이원화 체계로 되어 있다. 

프랑스는 친가족, 친출산적 육아지원정책으로 높은 출산수준을 유지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특히, 프랑스 가족지원정책의 특징은 가족수당, 육아휴직 그리고 세제

지원에 이르기 까지 대가족에게 유리한 구조를 가짐으로 다자녀 출산에 대한 경

제적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OECD의 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s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의 

육아지원 예산은 2013년말 기준 총 예산의 2.9%로 OECD 평균인 2.4%에 비교하

여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OECD, 2016).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이혜원 연구원에 

따르면, 프랑스는 영아에게는 양질의 공보육을 제공하거나, 가정에서 영아를 보육

할 경우에는 부모 보조금을 지급하고, 유아에게는 유아교육기관을 통해 무상교육

을 제공하는 공교육 체계가 확고하게 정립된 국가로 선정하였다.

프랑스는 초기 1960년대에는 합계출산율 2.85명을 기록하였으나, 20년 후인 1980

년에는 합계 출산율이 1.85명으로 급락하면서 초 저출산 국가로 접어 들게 되었

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저출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1994년 이후로 합계출

산율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0년에는 1.89명으로 1980년도의 합계출산율로 뛰

어 넘었으며, 2014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99명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한 결과, 프랑

스는 유럽에서 가장 합계출산율이 높은 국가가 되었다.

 



1.2. 스웨덴 

스웨덴의 영유아를 위한 보육제도는 OECD 국가 가운데서도 가장 진보적인 제도

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60년대 이전까지는 배우자가 없는 등 불

가피한 여성을 위주로 보육서비스가 제공되었다. 그러다, 1970년대부터 다양한 가

족정책과 함께 공공 보육시설이 확대되었다. 

스웨덴은 양성평등 및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로 공공 보육 체계가 일찍부터 발전

을 하였으며, 육아휴직, 아동수당과 더불어 영유아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자

녀 가구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 보육정책의 

특징은 지원에 적절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편, OECD의 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s 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의 

육아지원 예산은 2013년말 기준 총 예산의 3.6%로 OECD 평균인 2.1%에 비교하

여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스웨덴은 초기 1960년대에는 합계출산율 2.47명을 기록하였으나, 20년 후인 1980

년에는 합계 출산율이 1.68명으로 급락하면서 2000년도에는 1.54명으로 초 저출

산 국가로 접어 들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저출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2000년 이후로 합계출산율

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4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89명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한 

결과, 스웨덴은 저출산 추세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스웨덴의 보육정책은 부모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초점을 두

고 공보육세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증가과 경제 

발전의 지속 그리고 출산율 회복이라는 세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볼수 있다.

1.3. 영국

영국의 보육정책은 국가가 모든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하지만, 특히, 가장 필요로 

하는 아동과 가족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지향하는 진보적 보편주의

(Progressive Universalism)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는 모든 아동에 대한 보편적 

양육지원 보다는 장애 및 빈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둔다는 의미이다.

영국의 보육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비공식 보육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조부모나 친인척이 자녀를 돌볼 경우도 이를 인정하여 정부에서 지원한다.

한편, OECD의 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s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육

아지원 예산은 2013년말 기준 총 예산의 3.8%로 OECD 평균인 2.1%에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임은 물론 전체 OECD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영국의 경우 다른 보육 선진국과는 다른게, 비보편적 보육정책으로 소득을 고려한 

차등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소득계층 간 불평등을 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영국은 초기 1960년대에는 합계출산율 2.93명을 기록하였으나, 20년 후인 1980년

에는 합계 출산율이 1.90명으로 급락하면서 2000년도에는 1.64명으로 초 저출산 

국가로 접어 들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저출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2000년 이후로 합계출산율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4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83

명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한 결과, 영국은 저출산 추세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영국의 보육정책은 소득을 고려한 차등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소득계층 간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하고 

있다. 또한, 부모의 취업상태와 연계하여 일하는 부모를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

제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1.4. 일본 

일본은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을 나누어 두 가지 형태의 정부기관인 후생성(한국

의 복지부)과 문무성(한국의 교육부)이라는 두개의 부서에서 이원화 관리하고 있

다. 일본 역시 1960년대 이후 자녀양육의 사회적 책임의식이 증대하였다.

1990년대 이후 보육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여성의 가

정과 양육을 함께 할 수 있는 기반마련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 일본은 자녀의 출

산과 육아를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여성들이 출산을 회피하지 않도록 하였다. 

한편, OECD의 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s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육

아지원 예산은 2013년말 기준 총 예산의 1.3%로 OECD 평균인 2.1%에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일본은 적은 예산배정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육아서비

스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이를 극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일본은 공공 보

육 분담비율이 54%에 이르며 이르게 되었다.



일본은 초기 1960년대에는 합계출산율 2.00명을 기록하였으나, 20년 후인 1980년

에는 합계 출산율이 1.75명으로 급락하면서 2000년도에는 1.36명으로 초 저출산 

국가로 접어 들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저출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2000년 이후로 합계출산율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4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42

명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한 결과, 일본은 저출산 추세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5.5. 시사점

프랑스는 친가족, 친출산적 육아지원정책으로 높은 출산수준을 유지하는 대표적인 

국가로써, 대가족에게 유리한 구조를 가진 육아지원정책으로 다자녀 출산에 대한 

여러가지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다

스웨덴의 보육정책은 부모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초점을 두

고 공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영국의 보육정책은 가장 필요로 하는 아동과 가족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지향하는 진보적 보편주의(Progressive Universalism)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일본의 보육정책은 자녀의 출산과 육아를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여성들이 출산을 

회피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들 국가는 정책적인 접근 방식은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로는 영유아 양육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원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고 자녀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한다는 방향성은 동일하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보육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특이할 만한 점은 공공 보육시실의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하게 

높아서 공공 보육에 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저출산 추세는 변화되고, 합계출산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는 더불어, 여성의 경제, 사회활동의 참가율도 높아졌으며, 사회가 다양

한 가족형태에 허용적이고 여성의 양육이 사회적 공동 역활로 인식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저출산을 극복하고 도시의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공공 보육시설

의 확충과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통하여 공공 보육의 분담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2절. 공공 보육시설 신축의 문제점 및 장애요인 그리고 극복방안

공공 보육시설 신축의 가장 큰 문제점을 막대한 정부예산이 소요가 된다는 것에 

동의했다. 공공 보육시설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과 건설비 뿐만 아니라, 운영에 필

요한 기자재 구입까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2016년 공공 

보육시설 확충계획에 따르면, 공공 보육시설 1개소를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은 대략 평균 25억원(1.7 milion) burget 으로 산출되었다. 한해 평균 서울시에

서 10개소의 공공 보육시설이 신축이 되고 있으며, 한해 예산의 250억원의  막

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다. 예산과는 별개로, 서울시와 같이 밀집된 도시

구조에서 공공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를 찾는 것 또한 한계에 다달았다.

지방 재정능력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공 보육시설 신축 비용의 부담으로 

사업 추진에 소극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는 별개로 민간 보육시설의 반발 또한 공공 보육시설 신축의 큰 장애요인이

다. 공공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으로 인하여, 보육시설이 공급과잉 상태가 되고, 

이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학부모의 공공 보

육시설에 대한 선호도로 인하여, 공공 보육시설의 정원 충족율은 100%에 육박

하며, 대기자가 2016년말 현재 124천명에 이르고 있다. 반면, 민간 보육시설 중 

소규모 시설의 경우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경영이 악화되고 있

는 실정이다.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민간 보육시설 단체는 공공 보육시설 신축에 

반발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 및 장애요인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간 보육시설과 상생을 하면서, 공공 보육 분담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 보육시설 분담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 보육시설 

확충이 절실하다. 그러나, 공공 보육시설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 시간 

그리고 부지확보 등의 어려움이 따른다.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공공 보육

시설을 신축하는 방안 외에 공공 보육시설 분담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

기 위하여, 보육 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중앙공무원과, 정책을 실천에 옮기는 

지방공무원 간부,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정책을 실행하는 보육시설 원장과의 심

층 인터뷰를 통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3.1. 민간 보육시설을 공공 보육시설로 전환

현재 민간 보육시설은 전체 보육시설의 83.2%를 차지하고 있다.

공 보육의 분담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공공 보육시설 신축 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 보육시설에 경영 악화로 인한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민간 보육시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민간 보육시설을 공공 보육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은 2가지가 있다.

첫번째가 민간 보육시설 운영자는 정부에게 보육시설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정부

는 민간보육시설을 공공 보육시설로 전환시켜 주는 방안이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민간 보육시설을 정부에서 직접 매입한 후, 공공 보육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3.2. 공동주택 단지 내 보육시설을 공공 보육시설로 전환

서울시는 밀집한 도시구조로 인하여 주거형태의 대부분이 공동주택 단지이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은 다수 세대의 밀집으로 보육수요가 상당히 높다.

현재, 서울시 공동주택 단지내 보육시설은 400개소이며, 이중 민간 보육시설이 

327개소(8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가 민

간 보육시설을 임대하여 임대료 수입을 얻을 수 있기때문에  민간 보육시설을 선

호하기 때문이다.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는 민간 보육시설의 임대료로 매달 11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는데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 와는 별계로, 향후 신규 조성되는 공동주택 단지내에 신규 설치되는 보육시설

은 공공 보육시설로 설치한다는 법령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아파트 단지내 보육시설 신규 설치 규정 (예시)

첫번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는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두번째,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는 공공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세번째, 정부에서 건설하는 공동 임대주택 단지에는 공공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3. 공공 기관 내 공공 보육시설 설치

서울시의 밀집된 도시공간으로 공공 보육시설의 신축을 위하여 부지를 찾는것은 

매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의 대안으로, 공공기관 건물내에 공공 보육시설 설치

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공공기관 건축물을 신축, 증축할 경우에는 공공 

보육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사업대상으로는 서울시 신축,증축 

건물 및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공공 건축물에 해당 된다. 공공기관 건축물

로는 주민센터, 공용 도서관, 문화센터, 복지관 등이 있다. 특히, 공공 기관 건축

물 신축이나 증축의 계획수립 단계에서 부터 반영이 되어야 한다.

공공보육시설 부지 확보 해결을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학교내 유휴교실을 활용

하는 것이다. 최근, 저출산으로 인하여, 서울에서만, 5년간 학생수가 20.2%가 감

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학급수가 7.4%가 감소하였다. 2009년 학생수는 588천명에

서 2013년 469천명으로 119천명이 감소하였다. 이로 인해, 2009년 학급수는 

20,682개에서 2013년 19,149개로 1,533개나 감소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것은 대

부분의 학교에는 사용하지 않은 유휴교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

의 위치가 대부분 보육수요가 높은 곳에 위치한다고 여겨질때, 학교의 유휴교실에 

공공 보육시설을 설치한다면, 공공 보육시설의 상당한 수요가 해소될 수 있는 획

기적인 방안이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공공 보육시설의 관리부담 증가로 인하

여 학교장은 공공 보육시설 설치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3.4. 사례 연구 – 서울시 성동구 사례

성동구에서는 2015년에 공공 보육시설을 확충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급증하

고, 실제 공공 보육시설의 대기자가 1만 5천명에 이르자, 이를 해결할 방안을 강

구하게 되었다. 성동구의 2015년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공동주택내 보육시설은 75개소 이며, 그중 공공 보육시설은 3개소로 4%에 불구

하였다. 이리하여, 성동구에서는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을 공공 보육시설로 설치하

려는 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사업대상으로는 2015년 현재 10개소의 공공 

주택단지가 건설 진행 중이며, 2016년 이후 8개소의 공동 주택단지의 건설이 추

진될 예정이다.



4절. 공 보육의 질적 향상 방안

4.1. 공공 보육시설의 시설기준의 현실화

현행 보육시설의 설치 기준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보육시설 면적 

기준은 1인당 4.29m2로 1991년부터 현재 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보육시설 1인당 면적 기준은 교정시설의 1인당 면적 기준인 2.58m2와 유사한 

규모이다. 보육시설 1인당 면적 기준을 법으로 정한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대한

민국이 유일하다. 외국의 경우 보육시설 1인당 면적 기준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디자인가이드 등을 통하여 권장 수치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GSA(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의 보육시설 디자인가이드에 따르

면, 보육시설 1인당 면적 기준을 8.4m2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약 2

배에 해당한다. 영국은 교육부와 유아학교 디자인가이드에 따라서, 보육시설 1인

당 면적 기준을 정원이 26명이하인 경우 5.3m2에서 정원이 52명이하인 경우 

6.3m2로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요코하마시의 보육소 정비안내에 따라, 

보육시설 1인당 면적 기준을 정원이 60명이하일때 9.2m2, 정원이 90명 이하일

때 8.3m2, 정원이 120명 이하일때 7.5m2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기준은 단지 권장 수치일뿐이다.  따라서, 1991년도에 도입된 4.29m2라는 보육

시설 1인당 면적기준은 소득수준의 향상(약 3배), 주거면적의 확대(약2배), 인구

정책 변화(산아제한에서 출산장려) 등 지난 20년간의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감

안하여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서울은 1991년도와 비교하여, 소득수준은 3배가 

향상되었고, 주거면적은 2배가 확대되었고, 인구정책은 산아제한에서 출산장려로 

변하였다.

4.2. 공공 보육시설의 실내 공기질 향상

영유아처럼 면역력이 약하고 실내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은 건강민감계층에게 

적절하게 관리가 되지 않은 실내공기는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

다. 영유아의 체중당 호흡공기량은 일반 성인의 2배 이상이며, 호흡기 등 기관도 

완전하지 않아서 흡입공기 중에 오염물질이 영유아의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



다. 특히, 보육시설은 영유아에게 가정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실내 공간이

다. 개선방법으로는 충분한 환기와 청소이외에, 친환경 가구, 교육용품 등의 사용

으로 오염물질로 부터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또한, 자연환기에 부적절한 

건축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외부 오염물질 배출원과 인접한 시설은 문제

가 되는 건축물의 구조를 개선하거나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 충분한 환기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육시설 건축시 부터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근

원적으로 배출원을 제거 하는것이 효과적이다.

제 5장. 결론

5.1 결론

지금까지 이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위하여 공공 보육시설 분담율을 높

이기 위한 전략을 강구하기 위해서 연구되어 졌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인구증가

와 저출산 그리고 도시성장에 관한 문헌을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으로 연구 하였

다. 이와 더불어, 저출산 대응방안과 공보육의 필요성이 문헌 연구로써 선행연구 

되어졌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 보육시설을 원하는 수요는 폭발적으

로 증가하는 반면에, 공공 보육시설은 전체 보육시설의 12%에 불과하여 공공 보

육 분담율이 낮은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에, 직장 여성들의 양육 욕구를 충족

시켜주지 못하는 것이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고, 저출산으로 인하여 도

시 성장의 지속 가능성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저출산의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다른 나라들의 정책변화에 대하여, 문헌연구로 연구결과를 도출하였

다. 해외사례로는 OECD 회원국 중 저출산 위기에서 벗어난 프랑스, 스웨덴, 영국 

그리고 일본의 사례를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저출산 위기를 벗

어난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보육예산을 포함하여 공공 보육 

분담율이 우리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여성의 양육을 사

회적 공동 역할로 인식하고 정책을 실행하다는 점이 공통분모이다. 

두번째, 민간 보육시설에 대응하여 공공 보육시설의 장점과 약점을 비교하기 위하

여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공공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와 민간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의 만족도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공공 보육시설



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의 만족도가 민간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를 부모의 만족

도 보다도, 보육환경,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사, 보육시설 운영 분야 모두에서 모

두 유의미한 수준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수요자인 부모의 만족도가 높다

는 것은 공공 보육시설의 보육 서비스가 질적으로 민간 보육시설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이기도 하다.

세번째, 전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공공 보육시설의 신축에 정부가 직면한 문제와 

장애요인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크게 두가지를 언급할 수 있다. 먼저, 막대한 

정부예산과 시간, 그리고 부지확보의 어려움이 있다. 다음으로는 경영 악화에 따

른 민간 보육시설의 반발을 들 수 있다.

네번째,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고 공공분담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면, 첫

째, 민간 보육시설을 공공 보육시설로 전환시키는 방안으로 기존 민간 보육시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다. 둘째, 공동주택 단지 내 민간 보육시설을 공공 보육시

설로 전환시키거나, 처음부터 공공 보육시설로 설치하는 방안이다. 셋째, 공공기

관 건축물을 신축, 증축할 경우에는 공공 보육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공공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 외에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는 30년 전에 제정된 공공 보육시설의  설립 시설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그

와 더불어 아동의 건강을 위하여 공공 보육시설의 실내 공기질 향상에도 힘써야 

한다.

5.2 제언과 방법론 평가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시도하면, 현재 해외 다른 보육선

진국의 공공 보육 분담율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공공 보육분담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간 중심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공보육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방면의 

지속적인 공공 보육시설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보육시설의 양적 개선 외에 질적 개선 또한 병행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방법론은 서울시 소재의 보육시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과 보육시설 원장에 대한 인터뷰를 통하여 상당한 

신뢰성과, 현장에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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